
사례명
두 번은 없다!� 한 번의 신청으로 곧장 「인증」까지
(인증심사 절차 개선을 통한 불인증율 최소화)

공모분야 적극행정 부서명 본원_활동인증부

◈� BP(Best� Practice)

� ✔ 인증심사 절차 개선으로 ’21년 불인증률� 28.6%� 대폭 감소
� � � � � *� (기존 1∼8월)� 32.1%� → (개선 9∼10월)� 3.5%

� ✔ 인증기준 정합성 확인 시스템 개발로 검사비 약 41,000천원 절감
� � � � � *� (’20년)� 57,000천원 → (’21년)� 16,000천원

�✔ 인증심사원 휴먼에러 최소화 노력으로 오심률 0.7%� 감소
� � � � � *� ’21년 오심률 (기존 1∼8월)� 4.7%� →� (개선 9∼10월)� 4.0%

□� 추진배경/현황/필요성

� ㅇ� 최근 3년간 인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가벼운 미흡 사유

(단순 오기 등)로 인한 불인증 처리 건 33%,� 재신청률 27%� 발생

� � � -� 동일 내용 재신청에 따른 인증신청자의 불필요한 반복적 행정행위 발생

� � � � ※ 인증신청 절차

인증신청자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인증신청자

신청서류 제출
(14개 인증기준별
최대 38개 항목)

형식요건 검사
(신청서류의 누락
등 확인)

서류·현장심사
(서류심사 후

필요 시 현장방문)
심의·의결

판정결과 수신

인증 조건부
인증 불인증

최신 서류 재준비
(미흡사항 해소)

□ 주요 내용

� ㅇ� (데이터 활용으로 휴먼에러 차단)� 인증기준에 명백하게 미흡한 내용은

신청이 불가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불인증 요소 최소화

기존 개선

∙ 인증심사원을 활용한 형식요건 검사 수행
� � -� 검사오류(휴먼에러)� 약 5%� 발생
� � -� 검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3일 소요
� � -� 인증심사원에 검사비용 건당 9만원 지급

∙ 인증기준 정합성 확인 시스템 기능 개발
� � -� 시스템 활용으로 서류 자동화 검사 실시
� � -� 시스템 상 즉시 결과 확인
� � -� 형식요건 검사 폐지로 검사비용 없음



� ㅇ� (대국민 적극행정 강화)� 심사절차 개선으로 인증심사 후 인증 신청자에게

보완기회를 부여하여 경미한 미흡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

적극행정 실시

� � � -� 심사절차 개선을 통한 ’21년 불인증률 32.1%� → 3.5%로 28.6%� 감소

� � � � ※ 인증신청 절차 개선

기
존

인증신청자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인증신청자
신청서류 제출
(14개 인증기준별
최대 38개 항목)

삭제

형식요건 검사

서류·현장심사
(서류심사 후

필요 시 현장방문)
심의·의결

판정결과 수신

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

개
선
사
항

✚
인증신청자 인증신청자

신규

시스템을 통한
정합성 확인

신규

신청서류 보완
(경미한 미흡사유)

ㅇ� (인증신청 성공사례집 배포)� 불인증 보완요청 사항을 인증�

기준별로 분석하여,� 인증신청자의 인증률 향상을 위한

지원방안 마련

□ 기대 효과

� ㅇ� 반복적 인증신청 감소로 신청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통한 인증신청자의�

업무효율성 향상

� ㅇ�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

� ㅇ� 불인증 미흡사유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분석을 접목하고 신청 시 분석결과를�

활용하여 인증률 확대에 기여

□ 추진 시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

기존 개선

∙ 정합성 기능 및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
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정 조율 필요

∙ 보완기회 부여를 위한 미흡사유 검토 및
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 추가로 담당자
업무 부담 증가

∙ 유지보수 기능을 통한 시스템 내 개선사항�
최우선 발현 및 대면활동→비대면활동
순으로 점진적 확대 적용

∙ 검토기간 확대 등 인증신청 마감일 및 인증
위원회 일정 전면 개선 검토

□ 성과 확대방안

� ㅇ� 인증심사원을 대신하는 AI� 기능 탑재 시스템 개발 및 적용

� � -� 축적된 데이터 및 다양한 인증신청 사례 등을 통해 학습된 AI가� 논리적인

방식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여 인증심사 진행


